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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논 단

부시정부의대북정책전망과대응방향

백학순/ 세종연구소연구위원

2001년 1월 출범한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떤 정책이 될까? 한마디로, 포용 정책이라는원

칙적인 틀과 기본 방향에서는클린턴정부의대북 정책이지속되겠지만, 보다 기술적인차원에서

는 우선 순위, 방법, 수단등에서는변화가있을 것으로보인다.

클린턴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등에서 이미 많은 중요한 성과를 내었

다. 공화당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포용 정책 이외의 어떤 새로운 정책 대안을 내 놓기가 쉽

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미국 정부가 동맹국인한국의 대북 정책에 反하여 대북 대결 정책을 추

진한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쉬운 일이 아니다. 여당이 된 공화당 의회가 예전과 같이 강경한

대북 대결 정책을주장하지는않을 것이다. 또한 공화당정부의대북 정책은 북한의대미 정책에

의해서도영향을 받게 될 터인데, 북한의대미 정책은이미 화해·협력정책으로대전환하였다.

그러나새 공화당정부가 원칙적이고전략적인차원에서가아닌, 보다 기술적이고전술적인차원

에서의 정책 변화를보일 가능성이있는데, 이와 관련하여공화당 측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있

다. 1994년 북미기본합의에도불구하고북한의 핵 개발 우려가 여전히 불식되고있지 않다. 북

한 미사일 문제는북미 관계에서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문제이며, 모든 합의는반드시검증

되어야 한다. 북한의 생·화학무기의 위협도 새롭게 인식해야할 문제이다. 한반도의비무장지

대에 집중되어있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무력의 위협도 감소되어야한다. 대북 정책에는보다

엄격한 상호주의원칙을 적용하여야한다. 북한이근본적으로변화하지않는 한, 북한은 항상 안

보 위협의근원이되므로, 북한에대한 각종 지원은북한의 개혁·개방과인권의 개선에대한 요

구와 연계되어야한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 정부가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미국의 대북 정책에대한 논의들이

어떤 부정적인영향을 미치기 전에, 조속히 남북 화해·협력을제도화시키고한반도에서의군사

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달성하여야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서울 답방을 반드시 성사시

켜 우리 국민과미국 정부로하여금북한의행동을 재평가하고북한에대한 신뢰를쌓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하여미국과 관계 개선 및 국교

정상화를이룩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해 주어야 한다. 미국의 NMD와 TMD의 추진은 동북아에

서 새로운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남북 화해·협력에찬물을 끼얹으며, 장기적으로는이 지

역에서미국의 지도력을약화시킬수도 있다는 점을 미국에게지속적으로설득해야한다. 마지막

으로, 이제 우리의외교도 탈냉전시대에걸 맞는 외교, 즉, 어느 특정 국가 일변도의외교보다는

주변 4강과 새로운관계를 정립하는외교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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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년 1월 미국에 부시 정부가 출범하였

다. 그 동안 대북 정책에 대해 공화당

다수 의회와 공화당계 인사들의 생각이

클린턴 정부와 민주당계 인사들의 생각과 차

이가 있었으므로, ‘이제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사

람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부시 정부의 출범을 맞아 향후 북미 관계

를 전망하기 전에, 새로 집권한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도,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이 기본

적으로 여태까지의 정책과 그 성과에 대한

검토 위에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 북

미 양국이 지난 10 년간 상호간에 어떤 정책

을 추구하였고, 어떤 성과를 내었으며, 양국

관계는 어떤 특징을 보여 왔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지난 10 년간의 북미 관

계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 특징과 의의가 무

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 다음 지금 북

한은 어떤 대미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

지 알아 본 후, 부시 정부 하에서는 과거의

대북 정책중에서 무엇이 지속되고 무엇이 변

화할 것인가 예측해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

로,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 안보 관

련 정책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북미 관계10 년사

1 9 9 0년대 초, 북한은 수십 년간 누적된

사회주의 경제의 구조적인 폐해, 구소련과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외교적 고립 및

수출입 시장의 상실 등으로 매우 불리한 대

내외 환경 구조 하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어려운 국면에 직면하여, 체제 생존

을 위한 중요 선택으로서 미국, 일본 및 남한

과의 접촉 확대 및 관계 개선을 결정하였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과

그 파장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기 시작하였

고, 냉전 시대 줄곧 봉쇄해 온 북한과 이제

대화하고 협상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

식하였다.

이처럼 북미 양국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1992년 1

월, 북한의 조선로동당 국제담당 비서 김용

순과 미국무성 정무차관 캔터가 뉴욕에서 회

담하였는데, 이는 한국전쟁 이후 양국간의

가장 고위급 회담이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

은 주한 미군 주둔을 용인할 의사가 있음을

미국 측에 시사하였다.

이후 북미 양국은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대북 경제제재 문제, 경수로 건설 문제

등으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나름

대로 일관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렇다면, 지난10 년간 북한의 대미 정책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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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무엇이었는가? 북한은 전세계적으로

냉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거대한 체제 변혁기를 맞아 자신이 가진 중

요한 전략적 협상 자원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까지 포기해 가면서 미국과 정치·경제

적 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였다. 물론 그 목

적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파탄에 처

한 경제를 회복시키고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

여 체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것이었다.

한편, 미국은 1 9 9 0년대에 들어 북한이 대

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 수단에 대한 새로운

능력을 보유하게 되자, 북한의 위협에 대처

하는 전통적인 억제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

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억제를 계속하

되 북한을 포용하여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

어 냄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와 미

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포기케 하여 동북아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확

보하려는 정책 목표를 추구하였다.

북미 양국의 이러한 정책 목표는 1 9 9 4년

1 0월 제네바 북미기본합의를 통해 상호간에

접점을 찾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핵확산방지

조약(NPT) 체제의 연장을 앞두고 북한 핵무

기 개발 위험을 봉쇄하는 방안들을 제안하여

관철시키고, 북한은 미국 측이 약속한 내용

을 스스로 이행하기까지는 핵을 포기하지 않

고‘동결’시키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처럼 양

국은 상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핵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상호 방어적’이며‘상호 타협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북미기본합의가 이루어진 지 미처

3주일도 못되어 미국에 공화당 다수 의회가

들어섬으로써, 북미기본합의의 실천이 어렵

게 되었다. 미국은 북미기본합의를 통해 북

한의 핵 동결 목적을 성취한 데다가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

에, 북한이 그 무엇보다도 강력히 요구하던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

였다. 북한의 위기가 경제 위기였던 만큼 북

한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내지 해제

문제를 미국의 대북 대결 정책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경제제재 완화를 끈질기게 요구

하였다.

한편, 공화당 다수 의회는 1 9 9 5년과

1 9 9 6년 2 년간 국가미사일방어체제( N M D )

구축을 포함한 국방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력하였고1 ) 클린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

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의회와 행정부간의 줄

다리기를 계속되었다. 공화당 다수 의회는

클린턴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 대반격을 시

도하였는데, 이는 럼스펠드위원회의 구성과

논 단

1) 미국의“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for 1996”과“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for 1997”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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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스펠드위원회 보고서로 나타났다. 공화당

다수 의회가 북한, 이라크 등으로부터 오는

탄도미사일 위협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럼스펠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는

1 9 9 8년 1월부터 6월까지 6 개월간 활동한

후 7월 1 5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대폭 과

장한 럼스펠드보고서가의회에 제출되었다.2 )

더구나, 8월 들어 미 언론이 금창리 지하

시설을 핵 의혹 시설로 몰고 가자, 북한은 미

국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국

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

로 1 9 9 8년 8월 3 1일, 장거리미사일 대포동

을 시험 발사하였다. 즉, 이미 1 9 9 0년대 초

반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 회복

및 체제 안보를 생존 전략으로 결정하였던

북한은 대포동을 발사함으로써 미국에게 경

고하고 미국을 다시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 낼 목적이었던 것이다. 한 가

지 명백한 것은 결코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금창리 지하 핵 의혹 시설 보도와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 위기설’이 미국

을 강타하였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논

쟁이 가열되었으며, 클린턴 정부의 대북 포

용 정책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1 9 9 8년 가을

의 대북 정책에 대한 논쟁은 미국의 베트남

전에 대한 치열하고 암울했던 논쟁 이후, 미

국의 외교 정책과 관련한 최악의 논쟁 상황

이었다고 할 정도로 치열하였다.3 )

북미 양국은 1 9 9 8년 9월부터 본격적인 협

상을 시작하여 1 9 9 9년 1월에 금창리 지하 시

설 사찰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하였

다. 1999년 1월에는 코언 국방장관이 그 동

안의 입장을 바꿔 NMD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청하였다. 북미 양국은 3월 1 7일 금창리

지하 핵 의혹 시설의‘방문’(사찰)에 공식 합

의하고, 동시에 NMD 예산 6 6억 달러가 상

원 및 하원 통과하였으며, 공화당계 보고서

인 아미티지보고서가 대북 포괄적 접근을 제

시하는 등4 ) 이제 한반도 위기설은 분수령을

넘었다. 그리고 3월 2 9일에는 북미 미사일회

담이 바로 속개되었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정

책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의 뒷면에는 공화당

다수 의회의 NMD 예산 확보 및 구축에 대

한 끈질긴 노력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2) The Executive Summary of the Report on the Commission to Assess the Ballistic Missil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July 15, 1998.

3) Donald Gregg, “Two Years of the Sunshine Policy and its Future Prospects,”Keynote Speech delivered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the Two Years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on “The South-North Relations and the Dismantling of the Cold War Structure,”Hosted by The Kim

Dae-jung Peace Foundation, Lotte Hotel, Seoul, Korea, Feb. 25, 2000, p. 25.

4) Richard L. Armitage, “A Comprehensive Approach to North Korea,”Strategic Forum, No. 159, Ma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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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8년 5월의 금창리 사찰단의 방북, 페

리 대북정책조정관의 평양 방문 등으로 한반

도 위기설은 완전히 막을 내리고, 북미 양국

은 다시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맞이하였다. 금

창리 지하 시설이 핵 관련 시설이 아닌 것으

로 판명나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의지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미사일 문

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페리는 미국은 북한의 미사

일 수출을 종료시키고,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하에 놓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북한이 우선 첫

단계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북한에 대해 미국의 대

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제의하였다. 

1 9 9 9년 7월에 미 외교협회( C F R )가 대북

정책 시나리오 권고안들을 제시한 가운데,

선택적 포용 정책(selective engagement)

의 시나리오에서 미국이‘먼저’대북 경제제

재를 해제할 것을건의하였고,5 )

북미 양국은 드디어 1 9 9 9년 9월 베를린합

의에서 북미간에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장거

리 미사일 시험 발사 유예를 맞교환함으로

써, 북한 장거리 미사일 문제 해결의 결정적

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곧 이어 미국의 대북

전략으로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법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approach)

을 제시한 페리보고서가 제출되었다.6 )

2 0 0 0년 들어 북한은 남북정상회담과 남북

공동선언을 이루어내는 등 민족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큰 성과를 내었으나, 페리 방북에

대한 답방을 늦추는 등 1 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한 후에 2 0 0 0년 1 0월에야 미국에 조명록

특사를 파견하여 관계 개선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의 의사를 전하였다. 북미 양국은 조명록

특사 방문 직전에 국제테러에 반대하는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조명록 특사 방문시 양

국 관계의 대전환을 예고하는‘북미 공동코뮤

니케’를 발표하였다. 

조명록 특사의 워싱톤 방문에 이어 올브라

이트 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미사일 문제 해

결과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을 모색하고, 양국

은 쿠알라룸프르 미사일 회담을 개최하여 미

사일 문제 타결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못

하였다. 북미 양국은 미사일 문제의 모든 면,

예컨대, 북한의 미사일 수출 금지, 미사일 개

발 중지, 미국의 북한 인공위성 대리 발사 문

제 등을 구체적이고 건설적이며 매우 실질적

논 단

5)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 Second Look,”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Sponsored b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o-Chaired by Morton I. Abramowitz and James T. Laney, Project

Directed by Michael J. Green, July 27, 1999.

6) “Review of United States Policy Toward North Korea: Findings and Recommendations,”a declassified

Report by Dr. William Perry, U.S. North Korea Policy Coordinator and Special Advisor to the President

and the Secretary of State, Washington, D.C., Oct. 12,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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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미국이 장거리 미사

일뿐만 아니라 이미 생산, 배치되어 있는 북

한의 중거리 로동 미사일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회담은 답보상태에 빠지게 되

었다. 마침 클린턴 대통령의 임기도 만료되어

클린턴의 방북이 무산되었다. 

미국에서 부시 정부의 등장으로 북미 관

계는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되었

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 당선자는 북한 측의

합의 이행을 검증하는 조항만 포함된다면,

클린턴 정부의 대북 미사일 협상안을 받아들

일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7 )

이제 사실상 북한 미사일 문제에서 결정

적인 돌파구만 마련되면 양국 관계는 본격적

인 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단계에 와 있다고 하겠다.

북미 관계의 특징및 의의

그렇다면, 이상에서 살펴 본 지난 10 년간

의 북미 관계는 어떤 특징을 보여주었는가?

그리고 그 특징들은 향후 양국 관계와 동북

아 국제정치에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가? 

첫째, 북미 양국은 국제원자력기구

( I A E A )의 북한 핵 의혹 시설 사찰 문제로

북한이 N P T를 탈퇴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

이 경제·군사적 제재를 고려하는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양측은 군사적 방법이 아닌 외교적 협상

을 통한 타협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 자세는 양국간의

행동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둘째,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오는 안보 위

협을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힘을

이용하여 북한을 자신이 결정한‘규칙의 場’

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여, 앞으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한편, 북한은미국으로부터

자신이 국제 사회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반

대 급부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고, 경제 회복

및 체제 유지를 위한대외 개혁·개방의 기반

을 놓았다. 

셋째,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결코 새로운 국제 환경에서 생존과 번영을

기약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세계 최강국 미국과 성공적인 외교를 해냄으

로써 사회주의권 체제 전환의 거대한 파도를

나름대로 극복해 냄으로써, 생존에 대한 자

신감을 확보하였다. 

넷째, 북미간의 이러한 경험과 적절한 실

용적인 관계 설정이 가져온 성과 덕분에 한

반도와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2 1세기의

질서를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 창출할 수 있

게 되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를 위

7) New York Times, Jan. 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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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는 큰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8 )

북한의대미 정책

북한의 대미 정책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

에,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논하기 전에 북

한의대미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동

안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협력을 얻고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여 경제도

살리고 체제도 보존하려는 정책 목표를 일관

성 있게추진해 왔다. 

지금 북한은 어떠한 대미정책을 추구하고

있는가? 한마디로말하여, 북한은 지난10 년

간의 대미 정책의 성과를 기반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북

미 관계에서 이미 화해·협력에로의 대전환

의 틀이 마련된 이상, 가능한 한 조속히 양국

간의 현안을 해결하여 관계 개선과 국교 정상

화를이룩하기를 바라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선거 바로 전날인 2 0 0 0년 11

월 7일자『로동신문』에 발표된“조미 관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 입장”이라는 논

평은 대미 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 논평은 양국 사이에

전례 없이 관계 개선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역사의 흐름”임을 지적하고, 10

월 1 2일 발표된 북미 공동코뮤니케는 북한과

미국이 관계 개선 입장을 확언한“역사적인

외교 문건”으로서, “보도적 성격과 함께 국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양국은

공동코뮤니케를“이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

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북미 관계

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성의 있는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미국도 신의와 약속

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자기 할 바를 다해야

할 것”을 촉고하였다.9 )

2 0 0 0년 11월 1 3일자『조선중앙통신』은

“황당한‘결정 변경’설”이라는 보도에서 최

근 주한 미 대사가 한 학술회의에서 북미 관

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북조선이 쉽게 결

정을 바꿀 수 있다”는 등의 자극적인 발언을

하였는데, “미국 대사의 주장은 조미 관계 개

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신의를 저울질하는

심히 온당치 못한 처사”이며, “지금까지 미국

과 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우리를

걸고드는 것은 철면피하기 그지없다”고 비난

하였다. 이 보도는“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흑백 전도의 논리로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으며, 그것은 또 그 누구에게도 통할 수

없다”고 논박하였다.1 0 )

논 단

8) 백학순(2001. 2), “부시 정부 출범과 북미 관계 전망,”「정세와 정책」(2001-2) (성남: 세종연구소), 7~8쪽.

9) 『로동신문』, 2000년 1 1월 7일.



부시 정부의 파월 미국무장관 지명자가

2 0 0 1년 1월 1 7일 미상원 외교관계위 인사청

문회에서 김정일 위원장을“북(한)의 독재

자”(the dictator in the north)라고 칭한

것에 대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반응이“새

미 행정부가 어떻게 나오든 그에 대처할 만

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제목 하에 보도되

었다. 새 미 행정부가“우리에게 칼을 내밀면

칼로 맞설 것이고 선의로 나오면 우리도 선

의로 대답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였다.11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 0 0 1년 1월 1 5 ~ 2 0

일 사이에 중국을 방문하고, 강택민 주석과

회담하였는데, 두 지도자는“공동의 관심사

로 되는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

환하였으며 견해 일치를 보았다”고 한다.1 2 )

이는 양국 지도자가 새로 출범한 부시 정

부의 아시아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양

국이 대미 정책에서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데, 북한과

중국 양국은 미국의 NMD 및 전역미사일방

어체제(TMD) 구축, 미일 동맹 강화 등에 대

해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그 방향에서

노력하기로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2 0 0 1년 2월 2 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그 어떤 대조선 정책에도 준비되여

있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여 미국의 부시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추진할 경우, 제네바

북미기본합의와 진행중인 미사일 협상 등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북한은 미국

이 북미기본합의 등“자기의 의무를 제대로

리행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북

한은 북미기본합의와 북미 공동코뮤니케 등

을 통하여“오랜 불신과 대결, 오해의 근원을

제거하고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기로 합의하

였으며 이에 따라 쌍방은 적대 관계를 해소하

고 신뢰를 조성하며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여

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였다.1 3 )

북한은 또한 미 국무성이 2 0 0 1년 2월 2 6

일에 공표한“2 0 0 0년도 북한의 인권보고서”

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비판을 가하자, “지

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각이한 전통과 민족

성,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 발전 력사를 가지

고 있으며 매개 나라의 인권 기준과 보장 형

태도 해당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따라 서로

다르다”며,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악랄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각성을

가지게 될 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1 4 )

이처럼 북한이 미국의 정책과 태도에 대

해 비난하는 것은 미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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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선중앙통신』, 2000년 1 1월 1 3일.

1 1 ) 『조선중앙통신』, 2001년 1월 2 5일.

12) 『조선중앙통신』, 2001년 1월 2 0일.

13) 『조선중앙통신』, 2001년 2월 2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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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후, 앞으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

가에 대해‘잡음’이 생기다 보니, 북한은 이

에 대해 의례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수사학적(레토릭) 차

원의 대응을 하고 있는 셈이다.

부시정부출범과미국의대북정책: 지속과변화1 5 )

부시 정부의 동북아 외교 안보팀은 아직

대통령의 지명과 의회의 인준 과정 중에 있

기 때문에,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검토 과정은, 3월초 현재 아직 공식적으로 시

작되지 않았다. 국무성과 국방성, 그리고 국

가안전보장회의의 장관급과 부장관급, 차관

급, 차관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은 이미 인준이 끝났거나 지명

을 받고 인준을 기다리는 중이며, 주한 대사

는 아직 지명되지 않았다. 

예전의 경험을 보면, 정책 검토 과정은 적

어도 6 개월 정도를 필요로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부시 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조

속히 마무리하고 앞으로 4년간 추진할 자신

의 대북 정책을 좀더 빨리 확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는 이미 남북한 사이에 화해

협력의 시대가 열렸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자신들에게 유

리한 세력판도를 형성하기 위해 요사이 매우

긴밀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 정부의 외교 안보팀에 합류할 것으

로 알려진 인물들이 대통령의 지명과 의회의

인준을 마친 후, 막상 기존의 대북 정책 검

토에 들어가게 되면, 현실적 정책 여건 하에

서 정책 담당자로서 일해야 하는 이들의 생

각과 입장이 예전과 반드시 같으리라고는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외교 안

보 분야에서 이미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온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전반적인 외교 안보 정책, 대한반도 정책,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 최소한 초기에는,

그들의 새로운 정책, 예컨대, NMD 구축과

같은 것을 적극 추진하려 할 것으로 생각된

다. 

부시 정부는 어떤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

인가? 한마디로, 부시정부의 대북 정책은 포

용 정책이라는 원칙적인 틀과 기본 방향에서

는 기존의 대북 정책이 지속되겠지만, 보다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우선 순위, 방법, 수단

등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논 단

14) U.S. State Department,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2000,”Feb. 2001;『조선중앙통신』,

2 0 0 1년 2월 2 6일.

15) 백학순, 전게서, 8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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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인틀과 기본방향의‘지속’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의 원칙적인 틀과

기본 방향이 부시 정부 하에서도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된다. 부시정부가클린턴정부의 대북

정책을 기본적으로 계승할 것으로 보는 이유

는 다음과같다.

첫째, 클린턴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은 이

미 많은 중요한 성과를 내었다. 예컨대, 북한

핵 문제를해결하였고, 장거리미사일문제해

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큰 성과를

내었다. 부시 진영도 대북 포용 정책이 이룬

성과를 부인하지않고있다. 공화당정부가한

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탈냉전의 강물을

막거나 되돌리려는 어떤 대북 정책을 추진한

다는것은현실적으로거의불가능에가깝다. 

둘째, 새 공화당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

서 포용 정책 이외의 어떤 새로운 정책 대안

을 내 놓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동

안 공화당이 대북 포용 정책을 비난할 때마

다, 민주당은 대안을 요구하였으나, 공화당

은 마땅한 대안을 내놓은 적이 한번도 없었

다. 페리보고서에 대항하기 위해 공화당 측

이 1 9 9 9년 11월에 내놓은‘북한자문그룹 보

고서’는 정책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

는데, 그 이유를 그들이 하원의장으로부터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에서 찾고 있다.1 6 )

셋째, 새 공화당 정부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대북 정책에 反하여 새

삼스럽게 대북 대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 또

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한반

도 문제의 당사자이며 동맹국인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反하는 정책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한국의 대북 화해·협력

및 공존 정책은 그 동안 대성공을 거두어 한

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 완화를

가져옴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

고 중국의 국가이익에 크게공헌하였다.

넷째, 대북 정책에 있어서 공화당 의회가

그 동안 보여온 강경한 태도는, 공화당 행정

부가 정책 검토 기간을 거친 다음 나름대로

정리된 대북 정책을 내놓으면, 행정부의 입

장을 고려하여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어떤 정당이고 여당이 되었을 때의 정부

에 대한 태도는 야당이었을 때의 태도와는

차이가나게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공화당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대미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될 터인데, 위에서 살펴보았다시피 북한의

대미 정책은 역사적인 흐름에서 보면 작년

1 0월을 계기로 이미 화해·협력 정책으로 대

전환하였다.

부시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크게 변

16) North Korea Advisory Group, “Report to the Speaker of U.S. House of Representatives,”Nov.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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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는 벌써 나오고

있다. 이미위에서 언급하였지만, 2001년1월

1 4일자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에서 부시 당선

자는 북한측의 합의 이행을 검증하는 조항만

포함된다면, 클린턴정부의 대북 미사일 협상

안을받아들일 용의가있음을표명하였다.

새 공화당 정부도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

어서의 김대중 정부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입

장에서 한미일 3국과의 보다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 정책을 수행하여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한

국 정부의 관점과 의견을 존중할 것이며, 이

는 이미 2 0 0 1년 2월 이정빈-파월 한미 외무

장관 회담에서 확인되고 있다.1 7 )

북한 핵 문제를 보더라도, 월포위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2월 2 7일 상원 인준

을 위한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제네바 북미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북한이 준수하는 한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1 8 )

결국, 외교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기 때문에, 부시 정부가 그 동안 북미 간에

이룩한 성과, 동맹국들의 대북 정책 등에 대

한 고려 없이 대북 정책을 크게 변경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순위, 방법및 수단에서의‘변화’가능성

대북 정책의 원칙적인 틀과 기본 방향에

서의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현실주

의,’‘힘을 통한 평화’를 지향하는 새 공화당

정부는 원칙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가 아

닌, 보다 기술적이고 전술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높다. 그러한 가능성

이 있는 분야와 공화당 측의 이유를 열거하

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1994년 북미기본합의는 기본적으

로 민주당 정부가‘핵 동결을 산(buy) 것’으

로서 대북 유화 정책의 상징이며, 그 기본합

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 우려가 불

식되고 있지 않다. 비록 북미기본합의를 폐

기하지는 않겠지만, 북한 핵 개발과 핵 동결

에 대한 보다 높은 투명성이 필요하다. 그리

고 경수로 2기의 제공보다 다른 대북 에너지

공급 방식, 예컨대, 화력발전소 건립과 같은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1 9 )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하여, KEDO가 공급

할 경수로는 그 용량이 매우 큰 까닭에 量으

로 따지고 보면, 현재 동결되어 있는 원자로

논 단

17) Joint Statement by Secreatry of State Colin L. Powell and Republic of Korea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Lee Joung-binn, Feb. 7, 2001.

18) Paul Wolfowitz’s Confirmation Hearing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U.S. Senate, Feb.

27, 2001;『동아일보』, 2001년 2월 2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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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며, 비상 사태를 대비한

외부 전력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북한에

는 이것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

까지도 제기되고 있다.2 0 )

둘째, 북한 미사일 문제는 북미 관계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이에

관한 모든 합의는 반드시 검증되어야 한다.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 있는 것이지만, 북

한 등 외부로부터 오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N M D를 구축하여야 하고, 동북아

에서의TMD 구축도중요하다. 

NMD 구축 주장의 챔피언인 체이니 부통

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NMD 추진 의사

를 명백히 하고 있으며, 이들의N M D에 대한

강한 집념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러시아,

중국, 북한, 유럽국가들의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시 정부는 기술이 허용하는 한 적극적으로

NMD 구축에나서려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외에도, 북

한의 생·화학 무기의 위협 문제도 대처하여

야 한다. 2001년 1월 1 0일 코언 미 국방장관

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해 1 9 9 7년 11

월 이후 3 년만에 발표한“확산: 위협과 대

응”이라는 국방보고서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

하는 대량살상무기로 핵 및 장거리 미사일

외에 생물·화학 무기, 사이버 테러 등을 추

가하였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핵,

생물·화학 무기와 미사일 관련 장비 및 기

술의 주요 공급원으로, 그리고 이와 관련하

여 중국과 북한을 동북아에서‘최대 우려’

(greatest concern) 국가로지목하고,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 25 개국이 생물·화

학 무기의 확산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2 1 )

넷째,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D M Z )에 집

중되어 있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무력의

위협도 감소시켜야 한다. 주한 미군이 북한

의 재래식 무기 위협 하에 놓여있는 상황에

서, 새 정부는 북한군의 휴전선으로부터의

일정 거리 후방 재배치, 군사적 긴장 완화 등

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요구를 하

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대북 정책에 보다 엄격한 상호주

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공화당 인사들은

페리보고서와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도 기

본적으로 대북 유화 정책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다. 즉, 클린턴 정부의 대북 협상은 당근은

19) Larry M. Wortzel, “The President’s Policy Challenges in Asia,”The Heritage Foundation Executive

Memorandum, No. 716. Feb. 1, 2001.

20) 2 0 0 0년 1 2월 1 9일과 2 0 0 1년 1월 2 9일자로 The Nonproliferation Policy Education Center의 사무총장인 H e n r y

S o k o l s k i가 KEDO 사무총장 Desaix Anderson에게 보낸 편지.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The Nautilus Institute.

21) U.S. Department of Defense, “Proliferation: Threat and Response,”Jan. 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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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채찍은 적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페리 프로세스의 각 단계마다 보다 엄격한 상

호주의의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한 북한은항상안보위협의근원이 되므

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각종 지원은

북한의개혁·개방과인권의개선에대한요구

와 연계되어야 한다. 부시 정부참여자들은 북

한의 변화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북한이당장의경제적어려움을극복하기위한

전술적인제스처로서대외부문에서극히제한

적인폭으로 개방하고있다고 보고있다. 그들

은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나 개혁이 없는데도

미국이북한에지원을계속하는것은어불성설

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공화당계 인사들은

또한 북한은 아시아에서 미국 원조의 최대 수

혜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군사

력 강화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경제적 지원

및 교류·협력에 반대하고, 경제적 지원을 경

제 개혁에 연계시키고, 북한에대한지원을 전

제로한 협상에반대할가능성이크다.

이상의여러공화당측주장을보면, 앞으로

북미간의 협상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

며, 부시 정부는어느정도는그들의 주장처럼

말보다는행동을, 과정보다는결과를중시하는

태도로나오게될 지도모른다. 만일그렇게된

다면, 이는 앞으로한반도 문제해결과 동북아

국제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공화당계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

단이2 0 0 1년 1월 2 3일과 2월 1일자로 내놓은

정책 제안 메모들을 보면, 부시 정부가 취할

대북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메

모들은 북한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한미일간

의 정책 공조 지속,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개

최,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 감소, 북한 군사

력의 D M Z로부터의 후방 배치,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의 원칙을 지지하되 대북 에너지 공

급 방식에 대한검토, 그리고한국전쟁의공식

종결 이전에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하

지 말 것 등을제안하고있다.2 2 )

파월 국무장관은 2 0 0 1년 2월의 한미 외무

장관 회담에서 북미 수교의 3대 조건으로, 북

한의 재래식 무기 감축, 북미 미사일 협상의

완전 타결, 이들 문제에 관한 합의 이행 여부

의 철저한검증을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

우리정부의 대응방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부시 정부의 등

논 단

22) Edwin J. Feulner, “Pressing Concerns on the Korean Peninsula Call for an Early Bush-Kim Summit,”

The Heritage Foundation Executive Memorandum, No. 712, Jan. 23, 2001 ; Larry M. Wortzel, “ T h e

P r e s i d e n t’s Policy Challenges in Asia,”The Heritage Foundation Executive Memorandum, No. 716,

Feb. 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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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문의남북 교류 협력 현황 및 발전 전망

장으로미국의대북정책은큰틀과원칙에서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보다낮은수준에서는 변

화가있을수 있을것으로예상된다. 이유야어

찌되었든, 이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의

변화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국제 정치환경에전략적으로대처해야

하게되었다. 우리가해야할일은무엇인가? 

첫째, 우리는이러한논의들이어떤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기 전에 조속히 남북 화해·협

력을제도화시키며, 한반도에서의군사적긴장

완화와 평화정착을 달성하여야할 것이다. 구

체적으로, 남북한이 당사자가 되고 미국과 중

국이 지지하는 형식인‘2 + 2식’의 4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종식

시키고평화협정을체결하여한반도에서냉전

구조를해체함으로써, 동북아에서우리에게유

리한 2 1세기 질서를 만들어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하여야할 것이다. 

둘째, 북미관계의개선은남북한간에화해

협력을 심화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

와 안정을 확보하면서 세계 속의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국가 목표 달성에 큰 도움

이 되기때문에, 우리정부는북미관계의개선

을 적극지원할필요가있다. 이런관점에서우

리 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북한이 생존을 위해

대외부문에서개혁·개방의방향으로오래전

에 방향을 잡았다는 것, 북한은 지난 10 년간

나름대로일관성있게대외부문에서개혁·개

방을추구해왔다는것, 북한의변화가결코일

시적인 것이아니라는 것, 그리고 미국이대북

포용 정책을 계속하면 북한은 결국 미국이 우

려하는군사적안보위협을감소시키고자신의

개혁·개방을더욱심화시킬것이라는점을설

명하고설득하는데 노력해야할 것이다.

셋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우리국민과 미국 정부

가 북한의 행동을 재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신

뢰를쌓기시작할수 있는매우중요한계기가

될 것이므로, 우리정부는 김정일위원장의서

울 답방을 반드시 성사시키고 계획하는 성과

를 이루어내야한다. 경제사회분야에서의교

류·협력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분야에서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돌파구를 마련

함으로써, 반세기 동안이나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냉전구조를 해체하여야할 것이다. 

넷째, 우리 정부는 북한에게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수립 과정, 그 과정에 영향을 미

치는요소들, 행정부와의회와의관계등 외교

안보 정책에 관련된 미국의 국내 정치 과정과

메커니즘, 그리고미국정부의 대북입장을정

확히 설명하고 알림으로써, 북한이 미국에 대

해 협조적인태도를취하고나올수 있도록적

극 도와야 한다. 이미 작년 1 0월에 북미 관계

에서 본격적인 화해·협력의 계기가 마련된

이상, 북한이미사일 문제등 양국간의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여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국교

정상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말

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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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부시 정부의 NMD 및 TMD 구축

계획은현실조건과그 정책목표사이에큰 간

극이있을뿐만아니라, 논리적인모순을 안고

있다는점을지적하지않을수 없다. 물론미국

의 입장에서는북한의미사일위협만이문제되

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지역으로부터의 탄

도미사일위협이NMD 추진의구실이되고있

지만, 우리로서는현실적으로북한의핵·미사

일 위협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

한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N M D와 T M D를

추진하려하면, 이는큰 모순이라는것, NMD

와 T M D의 추진은동북아에서새로운군비경

쟁을불러일으키게되리라는것, 이는 이 지역

에서 탈냉전 시대에 걸맞는 바람직한 2 1세기

질서를형성하는데 큰 해를끼침을물론, 이제

자리잡기 시작한 남북한 화해·협력에 찬물을

끼얹고,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지도력을약화시킬수도있다는것을미국에게

지속적으로설명하고설득해야할 것이다.

북미간에 최대 현안은 북한 미사일 문제이

다. 새로들어선부시정부는클린턴정부가이

룩해 놓은 미사일 협상을 존중하고 그 위에서

새로운 합의를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북한미사일의위협을감

소시키기위해주변국가들과협력하여야한다.

특히중국, 러시아와함께북한의미사일 위협

감소 방법을 찾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1년 2월 2 7일, 푸틴 러시아 대

통령방한시발표된한러공동성명에서러시아

측의요구인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 A B M

조약)이“전략적안정의초석이며핵무기감축

및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한 기반

이라는 데 동의”하고, 양측이 이 조약을“보존

하고 강화”하는 데 합의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루어진것이라하겠다.2 3 )

여섯째, 부시 정부가 주한 미군 재편 가능

성을들고나올 가능성이있다. 주한미군의 문

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최소한 남북 화

해·협력의 심화와 평화 협정의 체결을 통해

동북아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주한 미군 주

둔을 지지하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필요할것이다. 

파월 미 국무장관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장관에지명된 후, 해외 주둔미군재편성

문제를검토할 것이라고언명한 적이있다. 부

시 정부는 세계1 0 0여 곳에 얇고 넓게 흩어져

있는 미군을 축소하고 대신 군 장비의 첨단화

로 미군감축이가져오는문제점을보완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는 유럽, 페르시아만, 동

북아에서의 미군 주둔은 계속될 것이나, 주둔

미군의 규모나 구성에 있어서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있다. 

부시 당선자는 2 0 0 1년 1월 1 4일자 뉴욕타

임즈와의회견에서주변국들에대한북한의위

논 단

23) 한러 공동성명, 2001년2월 2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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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정부의대북 정책 전망과대응 방향

협이 사라지면 남한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동

맹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한반도 주둔 미군 감

축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이는 북한의 군사력 및 안보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미군은 지속적으로 한국

에 주둔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주한 미군이

재편성될 수 있음을이야기한것이다.

일곱째, 휴전선에서의군사적긴장완화문

제이다. 미국은북한의 재래식군사위협감소

와 북한 군사력의 D M Z로부터의 후방 배치를

원하고 있다. DMZ 가까이 주둔하고 있는 미

군에게위협이될 수 있는북한의무력과북한

군의배치에있어서어떤변화가오지않는한,

북한의 생각이변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협조하고 나온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앞으로 열리게

될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우리 국민과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이끌어 내도

록 주력해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국가들은탈냉전시대를

맞아이 지역에서자신들에게유리한새로운국

제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

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외교도 탈냉전 시대

에 걸 맞는외교, 즉, 어느특정국가 일변도의

외교보다는 주변 4강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

는외교가필요하다. 

예컨대, 미국이구축하려는N M D에대한우

리의입장은한마디로진퇴양난의처지이다. 미

국과의동맹 관계, 중국및 러시아와의우호친

선 관계, 북한과의 화해·협력 관계 등을 생각

하면, NMD를 지지할 수도 반대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이것이바로 새로운시대, 탈냉전시

대에 있어서 우리 외교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냉전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 창출을 위한‘기회의 창

문’이기도하다. ABM조약의보존과강화에대

해 러시아의입장에원칙적인지지를보낸것이

그대표적인예이다.

오는3월 7일 워싱톤에서 있을 한미정상회

담에서NMD 문제와관련하여한미양국이어

떠한합의를도출하느냐가초미의관심이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의 NMD 추진과

관련해 찬반 표명 없이‘그 의도를 이해하고

국제평화를증진하는방향으로이뤄지기를바

란다’는 내용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

으로알려졌다.2 4 )

우리 정부는 탈냉전 시대에는 대량살상무

기와 그 운반 수단의 확산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것, 미국의 N M D의 강행이 야기시키게 될

군비 경쟁이 동북아 국제 정치와 한반도 화

해·협력에매우부정적인효과를미칠것이라

는 점 등을미국측에전달하면서미국을설득

할 것으로예상된다.

24) 『동아일보』, 2001년 3월 2일.


